
방통위 개편논의, 지역대표성 보장하라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방송 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최민희 
위원장은 최근 한 토론회장에서 공영방송 정상화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상화를 현재
의 시대정신이라고 규정했다. 민주적 질서 회복을 위해 조직개편을 서두르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공영
방송에 대한 여권의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은 전국 단위 방송사업장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그동안 위원 구성에서 지역 
대표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명문화된 지역대표성 보장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수도권 중심의 정
책 결정으로 이어졌고, 지역방송이 지원이나 규제 논의에서 주변부로 밀려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낳았다. 
지역문화의 다양성과 지역 여론 형성, 민주적 공론 기능이 약화된다면, 이는 사대문 밖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지역방송은 꾸준히 방송통신위원회와 산하 위원회에 지역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방송정책의 균형과 현장성을 위해서라도, 지역 콘텐츠의 다양성을 보장해 공적책임과 공영방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플랫폼 기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재원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라도, 그렇
게 지역방송의 존립기반을 만들어 지역방송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보하자고 부르짖어왔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논의에서 또다시 지역은 빠져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
법 개정안에도,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체할 수도 있는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에도 지역은 고려되
지 않고 있다. 위원구성에서 지역 안배 원칙이 빠져 있고, 지역대표성 보장 역시 고민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는 중앙집중적 권한을 분산하고 지역에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 아니었던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핵심 의제로 선언하고도, 실효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윤석열 정부의 패착에서 정
책의 제도화와 실행의 중요성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움직임에 부쳐 우리는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전 공약단계에서
부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지역분권과 균형발전 비전과 새 정부의 철
학을 미디어 영역에서 실현하고 증명할 절호의 기회이다. 방송통신정책 기구의 명칭이, 구조가 어떻게 논
의되든 지역대표성을 보장하라. 단 1명이라도 지역성을 담보할 인사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라. 또한 현재 단 1개 부서, 7명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미디어 정책 실무 부서도 확대하라. 

새 정부가 지역소멸을 깊게 우려하는 시대, 지역에서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의 소멸과 싸워낼 마이
크와 스피커가 먼저 사라지면 되겠는가. 국회는 법안 심사과정에서 반드시 지역대표성 조항을 반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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